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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에너지 분야 

독일과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전통적으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화석 연료, 특히 석탄에 의존해 

왔다. 오늘날 두 나라는 각각 2045년과 2050년까지 

각국의 경제를 탈탄소화 할 것을 표명했다. 독일은 

한국보다 약 20년 앞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2023년 현재 독일의 전기의 52%는 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성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약 9%만이 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온다 (Our World in Data et al. 

2023c; Our World in Data et al. 2023b).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여전히 화석 연료의 상당한 이용국으로, 

대부분은 수입으로 충당된다. 

한국은 석탄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석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독일은 역사적으로 소비되어 온 무연탄과 

갈탄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해 왔다. 그러나 

독일의 갈탄 및 무연탄 채굴의 수익성 부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 에너지 부문이 

급격히 쇠퇴했다. 1991년 이후 직접 고용은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석탄 산업에서 상당한 일자리 

손실로 인해 독일의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반면 한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 부문에서 고용된 상당한 

노동인구는 오늘날까지 감소하지 않았다. 

탈석탄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이 필요한 변화를 시행하도록 이끄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국과 독일은 재생 에너지의 비중 증가, 

(녹색) 수소 개발 및 탄소 가격 도입과 같은 탈탄소화와 

관련하여 유사한 정책과 기술을 선택하고 있다. 게다가 

양 경제 모두 석탄 에너지의 단계적 폐지 날짜를 정했다. 

독일은 늦어도 2038년까지 탈퇴 기한을 정했고, 한국은 

2050년까지 탈석탄을 시행할 계획이다. 2050년은 또한 

한국의 기후 중립 목표 기한이다. 독일은 2045년까지로, 

기후 중립에 대한 약간 더 야심찬 목표를 정했다. 

역사적으로 규모가 훨씬 크고 영향력 있는 자국내 석탄 

산업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오래 전부터 석탄 단계적 

폐지를 시작했으며 2020년 

국가법(Kohleausstiegsgesetz)에 퇴출 전략을 확정했다. 

오늘날 세계 에너지 위기로 인한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마지막 석탄 광산을 폐쇄하고 

2038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상적으로는 이르면 2030년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은 기후 보호법(Klimaschutzgesetz)의 일부로 매년 

검토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출 감소 목표를 시행했다. 

한국의 기후 중립 목표는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 

기본법(탄소 중립법)을 통해 법으로 규정되었다. 2022년 

10월부터 구체적인 배출 감소 목표가 국가 예산 계획에 

통합될 예정이다 (Climate Action Tracker 2023; MOTIE 

2023). 그러나 석탄 화력 발전의 퇴출 날짜는 아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만 언급되어 있다 (Lee 2024a). 

추진 요인, 과제 및 기회 

석탄 단계적 폐지의 경로가 서로 다르지만, 두 나라의 

구조적 변화의 흐름은 추진 요인, 국가별 과제, 에너지 

부문의 성공적인 전환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추진 요인은 다음과 

같다. 석탄 발전소로 인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우려스러운 수준의 대기 오염, 가장 큰 석탄 발전 

지자체에 대한 국가적 탈석탄 추진, 한국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기관으로부터의 단계적 폐지 주장이다. 화석 

연료의 신속한 퇴출을 방해하는 주요 과제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수용 부족, 시민 사회와 중앙 정부 이해 관계자 

참여 실패, 단일 임기 대통령제 등이 있다. 동시에 

일자리 창출, 오염 감소, 에너지 독립, 심지어 전기 가격 

상승 중단 등은 석탄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구조적 변화가 

시행된다면 한국 국민에게 이로울 요소이다. 

독일에서 이러한 전환은 1958년 유럽 석탄 가격의 

자유화와 1990년 독일 재통일로 인한 경제적 고려 사항과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사회의 압력과 기후 행동에 대한 

시민 사회 운동에 의해 주도되었다. 1958년과 1990년 

이후 영향 지역에서 석탄 단계적 폐지와 구조적 변화는 

석탄 노동자의 대규모 재고용 필요성과 지역 경제의 

붕괴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과제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해당 전환은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부문의 개발을 촉진하며 이전 석탄 

발전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킨다. 

교훈과 권장 사항 

전체 요약 



3 

두 나라의 계획과 경험을 고려하면 석탄으로부터의 

공정하고 시기적절한 전환에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미래지향적 정책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 

및 조기 퇴직 프로그램과 같은 대응적 개입이라는 정책 

조치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더욱이 

구조적 정책 개입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문화적 측면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부문과 정부 

수준에 걸쳐있어야 한다. 석탄 지역의 미래지향적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구조적 

붕괴의 위험을 줄이며 잠금 효과를 피하기 위해 경제 

활동의 다각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교훈과 권장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독일과 한국은 

석탄과 타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독일의 석탄 단계적 폐지 역사에서 얻은 

통찰력과 교훈은 한국 사례와 두 나라 모두에서 (천연) 

가스와 같은 다른 화석 연료의 미래 단계적 폐지에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화석 연료와 그 대체 재생 

에너지의 단계적 폐지를 수용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의 

전반적인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주제에 

대한 협력은 수용을 높이는 데 매우 귀중할 수 있다. 

  



4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COP21)에 참여한 196개 

당사국은 파리 협정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1.5°C 이하로 유지하기로 약속 (UNFCC 2023)했다.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 국가는 에너지 

수요를 대폭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 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인간 건강과 환경에 이점을 제공하지만, 관련 부문과 

시장에도 과제를 안겨준다. 특히 한국과 독일과 같이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 연료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국가의 

경우, 에너지 부문의 필수적인 구조적 변화는 기술, 자원 

가용성, 노동 시장 및 정치적 지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맥락에서 구조적 변화는 화석 연료에서 기후 

중립적 에너지원으로 경제가 크게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구조적 변화는 자본이 

지출되는 방식, 노동력이 훈련되는 방식, 자원이 

사용되는 방식에 극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게다가 새로운 

법률, 공급과 수요의 변화, 협업과 지식 공유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Matthes 2017).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변화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새롭게 발견된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나무와 목탄에서 석탄으로, 나중에는 

석탄에서 탄화수소로의 전환이나 1차 에너지 대신 전기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에서 이를 관찰할 수 있다 (Smil 

2004). 이러한 현재의 변화가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역사적 사례와 다른 점은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이며, 따라서 수십 년 또는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역사적 에너지 전환에 비해 

훨씬 빠른 전환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Kern and 

Rogge 2016).  

독일과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모두 오랜 전통의 화석 

연료 활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석탄을 이용하고 

있다. 매우 다른 역사적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제 모두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발전시켰고, 화석 연료 

사용의 결과로 부와 국제적 영향력을 획득했다. 

오늘날에도 타임라인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구하고 각각 2038년과 

2050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독일에서 석탄 부문의 쇠퇴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세 단계로 특징지어진다. 1960년대부터 서독의 무연탄 

채굴 쇠퇴, 통일 이후 동독의 에너지 부문 구조 조정, 

2030년 또는 늦어도 2038년까지 석탄 발전과 갈탄 

채굴의 단계적 폐지이다. 독일 석탄 부문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석탄 산업 종사자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해당 숫자는 1989년 약 156,000명에서 정점을 

찍고, 오늘날 약 17,000명의 직원으로 감소했다 

(Statista 2024).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부문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2030년까지 산업의 대부분에 대한 단계적 

폐지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독일의 석탄 단계적 

폐지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Honnen et 

al. 2023). 따라서 탈석탄과 및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독일의 경험은 에너지 부문에서 비슷한 

변화에 직면한 다른 국가에 많은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독일에 비해 한국은 오늘날 석탄 부문의 규모는 

상당하다. 대부분의 사용 석탄은 해외에서 수입되지만, 

해당 부문의 발전, 발전소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연료관리 

및 오염방지, 석탄발전소 유지관리 (IEA and KEEI 2023) 

분야에서 약 50,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2050년까지의 단계적 석탄 폐지라는 한국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과 독일은 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해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와 양국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독일 석탄 부문의 경험과 

한국의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양자 협력이 

각국의 기후 목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각국의 석탄 전환의 궤적과 현재 상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원동력, 과제, 이점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일과 

한국의 이전 및 현재의 노력을 비교하고, 양국 간 양자 

협력 조치를 통해 한국의 석탄 철수를 지원하기 위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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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에너지 믹스에 

대한 주요 데이터를 제공하며, 3장에서는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두 나라의 기존 정책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두 나라의 석탄 단계적 폐지 

이니셔티브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과제를 분석하며 

양자 협력에 대한 권장 사항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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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일 

독일 경제는 전통적으로 국내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지난 20년 동안 재생 

에너지를 포괄적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이다. 2022년 총 전기의 31.1%가 가장 오염이 심한 

에너지원인 갈탄과 무연탄을 사용하여 생성되었다. 

천연가스는 총 전기 생산의 16.5%, 석유는 3.2%, 원자력 

에너지는 6.3%를 차지했다. 한편, 재생 에너지의 합산 

점유율은 약 42.9%였으며, 풍력이 독일의 재생 에너지원 

중 가장 두드러졌다. (Our World in Data et al. 2023c). 

그림 1은 1990년과 2022년을 비교하여 독일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설명하고 독일 에너지 경제에 대한 주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2022년에 총 1차 에너지 

소비량의 35%와 22.9%가 석유와 천연 가스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갈탄과 무연탄은 19.1%로 세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재생 

에너지(20.4%)와 원자력 에너지(2.7%)가 뒤를 이었다 

(Our World in Data et al. 2023a). 이는 에너지와 전기 

생산을 위해 화석 연료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강력한 산업 부문과 비교적 적은 국내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따라서 독일은 에너지 캐리어의 주요 

수입국이다. 2020년에 독일은 화석 연료의 70%를 

수입했다. 에너지원 측면에서 독일의 순수입 점유율은 

우라늄 100%, 석유 98%, 무연탄 93%, 천연가스 88%, 갈탄 

-2%로 독일은 국내에서 조달된 갈탄의 순수출국이었다 

(BMWK 2022b). 독일은 재생 에너지의 눈에 띄는 

생산국으로, 2021년에 갈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내 

생산 에너지원을 차지했다 (AG Energiebilanzen e.V. 

2022a).전반적으로 독일은 2002년에서 2022년 사이에 

매년 순수 전기 수출국이었다.2023년에 독일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보다 더 많은 전기를 수입했다 

(Bundesnetzagentur 2021). 

독일은 2021년에 전 세계 총 GHG 배출량의 1.82%를 

배출하여 세계 6위의 GHG 배출국이다 (Our World in Data 

et al. 2020). 2021년 배출량은 762Mt CO2-eq에 

도달하여 1990년 이후 39% 감소했다. 이 중 2021년 

배출량의 91%는 에너지 관련이 부문에서 나왔다 (UBA 

2022). 산업 혁명 이후 배출량의 대부분은 석탄 연소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70년 동안 석유와 가스 연소는 

증가한 반면 석탄 사용은 감소했다. 그럼에도 갈탄과 

무연탄은 오늘날 (Our World in Data et al. 2020)독일의 

에너지 관련 CO (BMWK 2022b)2 배출량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독일 – 에너지 통계와 에너지 균형. 자체 설명. 

본 그림은 Honnen et al.에 처음 게재되었으며 (2023)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되었다. 출처:(BP 2022; Our 

World in Data et al. 2023a; Our World in Data et al. 

2020; UBA 2022; BMWK 2022a) 

2 독일과 한국의 에너지 부문 

이 장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며, 이에는 석탄 사용의 비중과 에너지 

구성에서 다른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https://www.statista.com/topics/5069/renewable-energy-in-germany/
https://www.statista.com/topics/5069/renewable-energy-in-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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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재생 에너지의 운용을 통해 전반적인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에너지 캐리어, 주로 

재생 수소 및 그 파생물과 같은 기후 중립 캐리어를 계속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 (Piria et al. 2022). 독일은 최근 

몇 년 동안 생산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의 

갈탄 생산국 중 하나이다. 기존 갈탄 매장량이 장기간 

지속되기에 충분하지만, 독일의 탈석탄법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 생산 및 석탄 채굴은 늦어도 2038년에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참조) (BMWK 2023). 독일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노천 채굴 광산이 건설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며, 독일의 총 갈탄 매장량의 약 절반이 그대로 

남게 된다 (Agora Energiewende 2016). 

2022년에도 갈탄은 여전히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0%(2021년 9.1%)을 차지했으며, 주로 전기 생산(2021년 

발전량의 24.4%)과 지역 난방에 사용되었다 (AG 

Energiebilanzen e.V. 2022b, 2022a).독일은 과거 대규모 

무연탄 생산국이었지만, 국내 생산은 저렴한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감소했다. 그리고 

무연탄 채굴에 대한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2018년 말에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다(4장 

참조).오늘날 무연탄은 모두 수입되고 있으며, 여전히 

2022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9.8%(2021년 8.9%), 

2021년 발전량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AG 

Energiebilanzen e.V. 2022a, 2022b). 

독일 에너지 부문의 직접 고용은 지난 수십 년 동안 

1991년 약 56만 명에서 2021년 22만 명으로 감소했다 

(BMWK 2022b). 해당 감소는 주로 석탄 산업의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전력 부문에서의 고용 감소 그리고 정도가 

덜하긴 하지만 정유 부문의 고용이 퇴보했기 때문이다 

(Deutsches Biomasseforschungszentrum 2023). 1957년 

정점에는 약 60만 명의 근로자가 무연탄 광산과 공장에 

고용되었다. 그 이후로 무연탄 채굴은 2018년 마지막 

광산이 폐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오늘날까지도 무연탄 발전에 고용된 

근로자가 수천 명 존재하지만, 공장이 계속 폐쇄됨에 

따라 이 숫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Statistik der 

Kohlewirtschaft e.V. 2022; Tagesschau 2020). 11989년 

각각 정점에 달했을 때 갈탄 산업은 갈탄 채굴에만 약 

156,000명의 근로자를 두었었다.2 2022년에는 석탄 

 

1무연탄 발전 부문의 고용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얻기 어렵다. 

2018년의 추산에 따르면 약 13,000명의 직원이 있으며, 그 중 

4,000명은 마지막 남은 광산에서 고용되었다. 같은 해에 폐쇄된 

이후로 남은 직원 수는 9000명 미만으로 감소 추세이다. 

채굴과 석탄 화력 발전에 모두 17,000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었다 (Statistik der Kohlewirtschaft e.V. 2022). 

전통적인 제조업 경제로서, 독일의 경제 발전은 석탄 

채굴과 석탄 연소와 함께 이루어졌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의 석탄 의존도는 감소했지만, 석탄 산업의 큰 

영향력은 끝나지 않았다. 산업 종사자의 꾸준한 감소는 

경제 내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주지만, 국내 

석탄을 더 저렴한 수입 자원으로 대체하면서 화석 연료의 

지속적인 연소로 이어졌고, 연간 총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이 여전히 무연탄과 갈탄의 믹스에서 나온다. 석탄과 

관련된 독일의 역사와 석탄 및 기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근의 정의로운 전환 노력을 이해하기 

위해 3장에서는 독일의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2.2. 한국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석탄 34%, 

LNG 화력 발전소 28.1%, 원자력 27.8%, 석유 1%, 재생 

에너지 9.2%이다 (Our World in Data et al. 2023b). 

재생 에너지의 도입이 느리다는 것은 화석 연료가 여전히 

에너지 믹스를 지배하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는 OECD 

회원국 중 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Tachev 2021; IEA and KEEI 2023). 2022년에 

석유는 한국의 1차 에너지 소비에서 43.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고, 그 뒤를 석탄(22.7%), 가스(17.6%)가 

이었다. 원자력은 각각 12.5%, 재생 에너지원은 4.1% 

기여했다 (Our World in Data et al. 2023a). 한국의 1차 

에너지 소비의 개발은 1990년과 2022년의 점유율을 

비교한 그림 2에 나와 있다. 또한 한국 에너지 경제와 

정치적 목표에 대한 주요 통계를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무연탄 매장량 측면에서 국내 석탄 

생산량이 최소 수준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 채굴은 

연간 소비량의 일부만을 충당했으며, 이는 1992년에서 

2019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했다 (EIA 2023). 현재 한국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다. 국내에서 연간 약 1.2Mt의 

석탄을 생산하는 반면, 한국은 연간 150Mt 이상을 

수입하다. 한국의 외국 석탄 대부분은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오늘날 화석 연료 소비량의 거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Bang 2021; EIA 2023) 

2다시 말해, 2002년 이전에는 갈탄 화력발전소 근로자 수와 광부 

수가 동등하게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종사자 수는 

모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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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한국의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및 관련 상품 

분야의 총 고용은 141,462명이다. 이는 2018년 기준 

2,450만 명이었던 국가 전체 고용의 0.6%에 해당한다. 이 

수치에는 광업 및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뿐만 

아니라 석유 및 주유소 운영, 유통 및 파이프라인 운송도 

포함된다 (Pollin et al. 2022). 

2021년 한국은 세계 13 (European Commission 2022; 

Gallup Korea 2019; Statista 2023b)의 경제대국이자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88%를 배출했다. 2022년 한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총량은 이산화탄소 환산 646,060만 톤에 

달했다. (Jones et al. 2024) 이중 선탄화력발전으로 

인한 CO2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47.5%를 차지했다 (IEA 

2022). 

지난 30년 동안 가스와 석탄은 한국 에너지 시장을 

장악해 왔다. 석탄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제공했다. 석탄은 한국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석탄 

화력 발전소의 확장은 201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Jeong 

et al. 2021). 탈석탄 기한이 정해져 있고 정부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의 현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그림 2: 한국 - 에너지 통계 및 에너지 균형. 자체 설명. 

출처:(Our World in Data et al. 2023a; Our World in 

Data et al. 2023c; Kim 2023a; Robert Pollin, 

Jeannette Wicks-Lim, Shouvik Chakraborty 2022;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2; World Nuclear 

Associatio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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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일 

3.1.1. 기후 목표 

유럽 연합의 일원으로서 독일은 파리 협정에 대한 EU의 

국가 결정 기여(NDC)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즉,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 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순 국내 감축해야 한다. 게다가 독일은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배출량을 최소 65%, 

2040년까지 88% 감축한다는 예비 목표를 설정했으며, 

2045년까지 온실 가스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목표는 독일의 기후 

보호법(Klimaschutzgesetz)에 명시되어 있다. 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의 모든 부문,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3.1.2. 탈석탄 전략 

2018년에 정부는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 근로자에게 사회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석탄 위원회"라는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 해당 위원회에는 노동조합, 산업, NGO, 지방 

자치 단체 및 전문가 조직의 대표가 포함되었다 (Gürtler 

et al. 2021). 해당 위원회는 2038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 석탄 지역에 대한 400억 유로의 자금, 산업에 대한 

보상 지급 및 조기 퇴직과 같은 사회 정책 조치를 

제안했다. 연방 정부는 위원회의 대부분의 권고에 따라 

2020년 7월 의회에서 채택된 입법 패키지를 제안했다. 

해당 패키지는 석탄의 단계적 

 

3석탄 단계적 폐지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갈탄 

및 무연탄을 사용한 전력 생산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중단하는 법률; 

송전망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부여하고 에너지 공급 보안 모니터링 

업무를 연방 네트워크 기관 (Bundesnetzagentur)으로 이관하는 

에너지 산업법(Energiewirtschaftsgesetz) 에 대한 개정; 전기 혼합에서 

재생 에너지를 65%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 에너지법(EEG)에 

대한 개정, 2030년까지 연장하고 CHP의 추가 개발을 위한 규정 및 

결과적 개정을 포함하는 열병합 발전법(CHP)(Kraft - Wärme - 

Kopplungsgesetz) 에 대한 개정: 열병합 발전법 수수료 조례 및 CHP 

입찰 조례에 대한 개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출량 거래법(Gesetzes) 

폐지법(Kohleausstiegsgesetz) 3과 석탄 지역에 대한 

구조적 지원법(Strukturstärkungsgesetz Kohleregionen) 
4이다. 2021년 9월 연방 의회 선거 결과 SPD 

(사회민주당)와 Bündnis 90/ Die Grünen (녹색당) 및 FDP 

(자유당)가 이끄는 새로운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후 

새 정부는 석탄 단계적 폐지 날짜를 2030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전력 및 난방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석탄 발전소의 가동 연장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가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무연탄 발전소가 일시적으로 예비 전력망에 복구되었다. 

2022년 9월 연방 정부는 이러한 발전소가 원래 계획보다 

1년 더 길게 2024년 3월까지 운영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4월부터 해당 발전소는 공식적으로 

전력망에서 제외되었다 (ZDF 2024). 2024년 4월, G7 

에너지 및 기후 장관들은 "2030년대 상반기 또는 각국의 

넷제로(net zero) 경로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일정에 맞춰 에너지 체계에서 기존의 

무제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합의는 화석 연료의 세계적 단계적 폐지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으로 간주된다 (Wettengel 2024). 

3.1.3. 추가 국가 정책 

독일 정부는 향후 몇 년 동안 재생 에너지 비중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2045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가 증가함에 

따라 오랫동안 제정되었던 재생 에너지법 (Erneuerbare 

Erneuerbare Energien Gesetz)에 대한 개정안이 2022년에 

에 대한 개정, 즉 즉 EU ETS에서 방출된 CO2 할당량 취소 (Gesetzes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4구조적 지원법은 석탄 지역에 대한 투자법과 함께 적용되며, 할당된 

예산을 사용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의 구조적 지원을 위한 성공적인 

조치를 보장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석탄 지역에 대한 투자법은 석탄 

지역에 400억 유로의 자금을 제공하고,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조치에 1,400만 유로, 연방 조치에 2,600만 유로를 계획하고 있다. 

이 법률의 일부로, 연방 경제 및 기후 변화부(BMWK)는 2년마다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률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3 탈석탄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변화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새로운 자원의 발견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유리한 옵션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변화와 과거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변화 사례와 구분 짓는 것은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다. 효과적인 변화는 강력한 정책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는 종종 국가의 단기적 경제적 이익과 상충된다. 본 장에서는 화석 연료 기반(주로 석탄 및 

가스) 산업에서 재생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는 두 국가의 기존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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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었다.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는 독일 전기 수요의 

80%를 차지해야 한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및 육상 풍력에 대한 확장 경로가 상당히 높아졌다.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확장률은 연간 22기가와트(GW)로 

늘어나고 입찰 규모는 옥상과 열린 공간에 균등하게 

배정된다. 2030년에는 약 215GW에 달하는 태양광(PV)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 육상 풍력 에너지의 경우 

용량을 연간 최대 10GW까지 늘려 2030년까지 독일의 

육상 풍력 터빈 설치 용량을 약 115GW로 늘릴 

예정이다(Wind-an-Land- Gesetz) (Staudenmaier 2023). 

2023년 해상 풍력 발전법(Wind-auf-See Gesetz) 개정에 

따라 설치된 해상 풍력 발전량 목표량이 2030년까지 최소 

30GW, 2035년까지 최소 40GW, 2040년까지 최소 40GW로 

증가했다 (Bundesregierung 2023a; BMWK 2022a). 

중공업, 해운 또는 항공과 같이 직접 전기화를 통한 

탈탄소화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에서 녹색 

수소와 그 파생물은 독일 에너지 전환의 원자력이심 

요소이다. 국가 수소 전략은 수소를 경쟁력 있는 저탄소 

연료로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내 수소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독일에 10GW의 전기분해 

용량이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2030년까지 약 90-

110TWh의 수소에 대한 미래 수요는 국내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재생 에너지에 관한 독일의 역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독일은 수입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BMWK 2023a).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은 2005년에 

유럽 배출량 거래 시스템(EU ETS)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27개 EU 국가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의 에너지 부문, 제조업, 항공 운송 분야의 약 

10,000개 시설의 배출을 제한한다. 다운스트림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EU의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9월 현재, (European Commission 

2023)생산된 이산화탄소 1 (Ember 2023)톤당 비용은 약 

85유로였다. 

그러나 EU ETS는 독일에서 생산되는 CO2 배출량의 일부만 

다룬다. 기업이 탈탄소화를 달성하고, 산업과 소비 

측면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도록 하기 

위해, 독일은 산업이 배출권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스트림 국가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했다. 이 제도에 

따라 가스 및 석탄 공급업체와 같이 배출에 책임이 있는 

기관은 최종 사용자가 제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추가 비용은 이후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제도의 동기는 난방 및 운송과 같은 다수의 배출 부문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개별 배출자가 국가 

배출권 거래 제도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기업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 배출된 CO2 1톤당 

€30의 CO2 가격을 수반하다. 이 가격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까지 배출된 CO2 1톤당 €55-65의 목표 

범위에 도달할 예정이다 (UBA and Deutsche 

Emissionshandelsstelle 2023). 일반적으로 이 계획에 

따르면, 석탄 화력 발전은 2038년 공식적인 단계적 

폐지일 이전에 수익성이 없어질 것이라는 추정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석탄 발전이 더 조기에 철수될 

가능성이 있다 (Schrems 2021).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외에도 독일 에너지 전환의 또 

다른 목표는 2023년에 달성된 원자력 에너지 단계적 

폐지였다. 원자력 발전량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그 후 정점을 찍었고 2005년에 전력 

생산의 30%에서 (IEA 2020)2023년 4월에 마지막으로 

가동 중인 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된 후 0%로 

감소했다. 

3.2. 한국 

3.2.1. 기후 목표 

2020년 6월, 228개 지방정부 중 226개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에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2020년 국회는 

기후 비상사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2050년 까지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목표를 포함하는 포괄적이지만 구속력이 

없는 (European Parliament 2021)탄소 중립 전략을 

수립했다. 2021년 한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기본법 (탄소 중립법)을 통과시켜 한국 NDC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35% 배출량 감축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 

2023). 한국의 다소 야심 차지 않은 NDC에 대한 국제적 

비판 이후, 문 대통령(2017~2022년 임기)은 2030년까지 

2018년 수준 대비 40% 배출량 감축 목표로 강화했다 (Kim 

2023b). 이는 2017년 수준 대비 24.4% 감소한 이전 

NDC와 대조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이었다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1). 2022년 

10월 이후 구체적인 배출 감소 목표는 국가 예산 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 (Climate Action Tracker 2023; MOTIE 

2023). 

3.2.2. 탈석탄 전략 

이전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는 석탄 생산 감축과 재생 

에너지로의 대체에 상당한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건설 중인 발전소를 제외하고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했다 (IEA and KEEI 2023). 앞서 

언급한 탄소 중립법은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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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화석 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탈석탄 목표는 

법으로 제정된 적이 없다 (Jang 2024).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21년 COP26에서 목표를 명확히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석탄발전소 10곳을 최종 

폐쇄했다. 28곳의 추가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는 

작업은 현재 윤 정권의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하 

'제 10차 기본계획')에 통합돼 2023년 3월에 공식 

발표됐다. 

10차 기본 계획에는 또한 암모니아나 수소와 같은 무탄소 

자원을 사용하여 최종 단계적 폐지까지 석탄 발전소의 

배출을 줄여 GHG 배출을 줄이는 계획이 수반된다. 

암모니아의 경우 2027년까지 20% 함량의 공동 연소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2030년까지 20% 공동 연소를 

상용화하고, 2050년까지 100% 암모니아 연료 연소를 

실현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IEA and KEEI 2023).  

2019년 기획재정부(MOEF)는 석탄 소비세를 28% 인상하는 

한편 천연가스 소비세를 75% 인하했다 (IEA 2022). 해당 

조치에 따라 정부는 LNG 수입세를 85% 인하했다. 이러한 

모든 조치를 고려했을 때, 발전용 석탄에 대한 

천연가스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EIA 2023). 

3.2.3. 추가 국가 정책 

앞서 언급한 2050년 탄소 중립 전략은 한국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제시한다. 

이 전략은 5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 1. 모든 

부문에서 깨끗한 전력과 수소 사용 확대; 2. 에너지 

효율성의 상당한 개선; 3. 탄소 포집 및 저장(CCUS)의 

운용; 4.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순환 경제 

원칙의 활용 및 5. 탄소 흡수원 강화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0). 

재생에너지 활용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는 주요 전기 

회사가 2023년까지 전기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10%로, 2034년까지 25%로 늘리도록 요구하는  (Climate 

Action Tracker 2023)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를 

시행했다(한국신재생에너지센터, 2019).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전기 믹스에는 

재생에너지가 8.66% 포함되었다 (Our World in Data et 

al. 2023b). 

윤석열 행정부는 10 차 기본 계획 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의 목표 점유율을 

21.6%로 설정했다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2). 윤 정부는 재생 에너지원에만 노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원자력 에너지에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주요 솔루션 중 

하나로 규정했다 (Kim 2023c). 따라서 장기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이전 결정을 폐기하고, 

2030년까지 최소 30%의 전기를 원자력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World Nuclear Association 

2023).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 2019년에 수소 

경제 로드맵을 채택하여 수소를 국가 에너지 믹스의 

초석으로 확립하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즉, 한국의 

수소 개발이 증가하여 2040년에 약 1,040만 톤의 석유 

환산 에너지 소비가 수소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2016년 가정의 총 예상 에너지 소비 또는 총 

액화천연가스(LNG) 소비의 5%에 해당한다 (MOTIE 2024). 

2021년 한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수소에 대한 공공 

투자가 세 번째로 많았다 (Jane Nakano 2021).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는 2015년 동아시아 최초 의 

전국적 의무 ETS로 출범했으며, 당시 EU ETS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탄소 시장이었다. 이에는 산업, 전력, 건물, 

폐기물 및 국내 항공 부문이 포함된다. 2022년에 정부는 

다음 단계에 앞서 메커니즘 개정을 위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관련 부처, 기업, 협회 및 

전문가와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제안이 

나왔으며, 33개는 기존 지침을 개정하여 단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미 승인되었다. 나머지 제안은 장기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직 검토 중으로, 

2026년에 시작되는 K-ETS 4단계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함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ICAP 2022). 이는 오염 

허가의 과도한 할당으로 인해 오염자에게 재정적 이익이 

발생하고, 제도의 전반적인 거버넌스가 약해 효율성이 

낮고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과 

같이 K-ETS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사항 중 일부를 다룬다 

(ICAP 2022; Time; Lee 2024b).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K-ETS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조기 단계적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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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독일 

다음 섹션(4.1.1)은 Honnen et al.의 "캐나다와 독일의 

공정한 전환 지원. 독일의 60년간의 석탄 단계적 

폐지에서 얻은 교훈"에 처음 출간되었으며,(2023)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편집되었다. 

4.1.1. 현황 

독일은 석탄 산업에서 구조적 변화를 겪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서독에서 무연탄 채굴이 쇠퇴한 것, 통일 

이후 동독의 에너지 부문이 구조 조정된 것, 그리고 

늦어도 2038년까지 전국적으로 석탄 발전과 갈탄 채굴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서부 독일의 무연탄 채굴 감소 

무연탄은 서독의 전후 경제, 사회, 정치 재건의 

초석이었다. 해당 산업에 직접 고용된 사람의 수는 

1957년에 약 600,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Oei et al. 

2020a). 

그러나 1958년 유럽 석탄 가격이 자유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해외 석탄과 수입 석유가 국내 석탄에 비해 

저렴해졌다. 그 결과 독일의 무연탄 생산과 고용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보조금을 통해 순조롭게 전환을 

추진하고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폐지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무연탄에 대한 보조금은 

1950년부터 2018년까지 2,890억~3,310억 유로에 

달했다. EU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독일이 2018년까지 

무연탄 채굴에 대한 보조금 종료법 시행은 2007년에야 

가능했다 (Meyer et al. 2010). 

게다가 서독의 무연탄 채굴 산업의 쇠퇴는 독일 정치에서 

구조적 정책으로 해결되었다. 이는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5 기후에 대한 고려는 아직 역할을 하지 

 

5무연탄은 서독에서만 채굴되었다. 동독은 무연탄 광산이 부족하여 

갈탄에 의존했다. 

않았기 때문에 광산 폐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었고 국내산 석탄이 아닌 더 

저렴한 수입 무연탄으로 바뀌었다 (Honnen et al. 2023). 

예를 들어, 석탄과 철강 산업으로 인해 독일의 '산업 

심장부'로 여겨졌던 루르 지방에서(Petzina 1984인용 

Dahlbeck et al. 2022, p.72) 첫 번째 구조적 정책은 

석탄 산업의 쇠퇴를 멈추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예를 들면, 무연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재교육 및 조기 퇴직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경제적 다각화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어려웠고 광산 회사, 정치인 및 

노조의 저항에 부딪혔다. 게다가 광산 폐쇄가 늦어져 

보조금과 정책 조치가 지역의 북부와 남부 사이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 이로 인해 루르 지방은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력이 낮고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다 (Dahlbeck et al. 2022; Oei et al. 2020a). 

1980년대부터 구조적 정책 프로그램은 '선도 시장'의 

확립 과 보다 다중심적 조정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지역화되었다. 생태적 및 문화적 측면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Oei et al. 2020a). 2000년대가 되면서, 

루르 지방에서 보다 부문 전문성 지향적인 구조적 정책이 

시행되었다 (Bogumil et al. 2012).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지역 내 기업가 활동이 증가하고 

다각화되었다.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총체적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결과는 2010년대 루르 

지방의 개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루르 지방의 

도시들이 점차 독립되어 각자가 개별적인 개발 전략을 

만드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Oei et al. 2020a). 

이와는 대조적으로, 석탄의 역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긴 했지만, 연방주인 자를란트는 단일 산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Oei et al. 2020a). 석탄 광산이 공공 

소유였기 때문에 주와 연방 정부가 전환 과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소위 "저항(ground lock)"은 그다지 

4 현황 및 도전과 기회 

본 장에서는 양국의 석탄 단계적 폐지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신속하고 완전한 탈석탄을 향한 

추진 요인과 과제 및 기회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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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가 아니었다. 자동차 회사와 공급업체가 이전 

석탄 및 철강 노동자와 유사한 기술을 가진 인력을 

요구함에 따라 자를란트는 주로 석탄 및 철강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했다. (Oei et al. 2020a; Lerch 2007). 

그러나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 단일 대규모 부문에 대한 새로운 의존성을 

초래했다. 그러나 온실 가스 집약 산업 자체로서 자동차 

부문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크게 변모해야 할 것이다 

(Niewel 2022). 

무연탄 채굴 단계적 폐지 동안 중요한 패러다임은 '어떤 

광부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실제로 

달성되었는데, 대체 고용(예: 금속 산업)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교육 또는 조기 퇴직 제도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후방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들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구조적 정책은 또한 지역 경제의 다각화와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Oei et al. 2020a).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두 지역 모두 아직 정의롭고 

시기적절한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다. 국내 채굴만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발전소는 수입 무연탄 사용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기후와 세대 간 정의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무연탄 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지 

계획은 2020년까지 존재하지 않았었다. 

1990: 동독 에너지 부문 재구조화 

독일 민주 공화국(GDR)에서 국내 갈탄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다. 1975-90년 기간 동안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여 동독이 중공업을 

확립하고 소련의 석유 및 가스 수입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었다 (Hermann et al. 2017). 세계 최대의 

갈탄 생산국인 GDR에는 두 개의 주요 광산 지역이 

있었다. 루사티아(Lausitzer) Revier) 및 중부 

독일(Mitteldeutsches 리비에르) 루사티아가 두 곳 중 더 

큰 곳이다 (Wolle 2020) . 무연탄 매장지는 서독에만 

있기 때문에, 동독에는 무연탄 광산과 발전소가 없었다 

(Furnaro et al. 2021). 오늘날 동독에는 무연탄을 

활용하는 발전소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무연탄 수입의 

배송 경로가 있거나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UBA 2021). 

1990년 독일 재통일로 인해 구 동독은 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갑작스럽게 체제가 바뀌었다. 

대규모 산업화가 뒤따랐고, 루사티아 갈탄 산업의 

대부분을 포함한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동독 

산업은 생산성 수준이 낮거나, 구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재통일 후 몇 년 동안 단기 이익을 위해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서부와의 경쟁을 

따라갈 수 없었다 (Ragnitz et al. 2022; Walk and 

Stognief 2021). 

루사티아의 지질 조건은 갈탄 채굴과 발전을 매우 비싸게 

만들었고, 이는 1990년대 이후 산업의 대부분이 폐쇄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Ragnitz et al. 2022; Walk and 

Stognief 2021). 그 결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갑작스러운 구조적 붕괴가 발생했다. 1989년에 

루사티아 갈탄 산업은 80,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일자리 수는 10,0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20% 이상으로 상승했다 

(Hermann et al. 2017; Gürtler et al. 2020; Noack 

2022). 이 지역 주민의 약 5분의 1이 1995-2015년 기간 

동안 떠났는데, 그들 중 다수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았다 

(Schwartzkopff and Schulz 2015). 

'새로운 연방주'(Neue Bundesländer)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재통일 이후 주요 정책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개입은 동독 전체에 적용되었으며 

루사티아나 다른 석탄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나 정체성에 

특별히 맞춰지지 않았다. 처음에 주요 정책은 소위 

'Aufbau Ost' ('동부 개발')였으며, 주로 대응적이고 

노동 시장과 사회 정책 주제, 즉 조기 퇴직 제도, 재교육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일자리 창출 제도가 지속적인 긍정적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전반적인 노동 수요가 너무 낮았다. 

'Aufbau Ost' 정책의 또 다른 초석은 실제 자본 비용을 

시장 수준 아래로 낮춘 보조금을 통한 투자 자금 

조달이었다. 투자 대출, 보조금 및 주식 보조금은 

처음에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러한 

발전은 오래가지 못했고 투자 활동은 다시 한 번 크게 

감소했다. 아마도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Ragnitz et al. 2022). 

1990년대 후반부터 구조적 정책은 구조적 적응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 

혁신 자금 지원과 기술에 강력한 초점을 맞추면서, 기술 

부족과 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 이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대체로 모든 부문에 대한 투자에 

개방적이었지만, 해당 시점부터는 연구 개발 활동, 

클러스터 형성, 일자리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매력도에 

더 중점을 두었다 (Ragnitz et al. 2022). 

2010년대 초반, 기후 문제와 석탄 단계적 폐지에 대한 

요구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갈탄과 산업의 남은 일자리에 

대한 담론이 본격화되었다 (Ragnitz et al. 2022; 

Markard et al. 2021). 통일 30년 후인 2020년에, 독일 



14 

정부는 전국적인 석탄 단계적 폐지법을 채택했다. 

루사티아(Lusatia)는 현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두 

번째 주요 구조적 변화 과정에 직면해 있으며, 여전히 

통일 후 몇 년 동안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Walk and Stognief 2021). 이렇게 

이미 위축이 현실화되었고 통일 이후 소유 구조에 있어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사티아의 갈탄 

산업은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일자리 제공 

산업이며, '에너지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 고용의 경우, 이미 1990년의 약 65,500명에서 

2020년의 8,000명 미만으로 감소했기 때문에(그림 3 

참조), 대체해야 할 일자리 수는 통일 이후보다 현재 

훨씬 적다. 그러나, 비슷한 안정성을 제공하며, 노조가 

있고, 좋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 일자리는 거의 

없다. 동시에 이 지역은 심각한 기술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숙련된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외딴 지역이라는 

입지, 불리한 경제 여건, 낮은 혁신 역량, 인구 통계적 

및 문화적 요인 (Stognief et al. 2019) 으로 인해 

변화를 완수할 준비가 덜 되어 있다 . 

2038년까지 전국 석탄발전 및 갈탄 채굴 단계적 폐지 

2018년 12월 마지막 광산이 폐쇄된 이후로 독일에서는 

더 이상 무연탄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그러나 수입 

무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반면, 

갈탄 채굴은 여전히 활발한 산업이며, 갈탄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 기준, 독일의 갈탄 산업에 직접 고용된 사람은 약 

20,000명이었지만, 이 수치는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2개의 동부 탄전에서 

줄어들었에도 불구하며, (그림 3 참조) 간접 고용과 유도 

고용 수치는 상당히 높다. 해당 영향 지역에서 갈탄 

산업은 여전히 주요 경제적 요인이며 지역 정체성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석탄 단계적 폐지가 독일의 기후 목표 

달성에 대한 주요 기여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대중과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석탄 지역의 구조적 변화라는 

주제가 다시 한번 연방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정치적 

의제에 올랐다. 전환의 주요 동인이 경제적 고려 사항이 

아니라 기후 변화 완화이기 때문에, 해당 논쟁은 

패러다임 전환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무연탄 채굴 

단계적 폐지에 비교하였을 때, 이번 전환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전환보다 훨씬 짧을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또한, 미래 지향성, 지역별 맞춤 정책, 이해 

관계자 참여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Reitzenstein 

et al. 2022). 

2010년대 초반 이전에는 정치적 논쟁에서 석탄 단계적 

폐지 옵션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Furnaro 2022) . 

2015년 파리 협정이 주로 석탄 산업에 대한 압력을 

배가시켜, 석탄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Leipprand and Flachsland 2018) . 

그 후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상충되는 이해를 가지고 

참여하여 매우 논란이 많은 논쟁이 이어졌다. 섹션 

3.1.2에서 논의한 대로 성장, 구조 변화 및 고용 위원회 

(석탄 위원회라고도 함)가 설립되어 2038년까지 독일의 

석탄 단계적 폐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공했다. 석탄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4 " 독일 석탄 

위원회: 설립 및 결과 "참조 

 

그림 3 : 갈탄 생산 및 고용, 1990 년과 2020 년, DIW Berlin et al. (2018) 및 Statistik der Kohlenwirtschaft e.V 을 

기반으로 한 자체 설명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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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방정부는 2020년 7월 독일 의회에서 채택된 

다음의 입법 패키지를 제안했다. 바로 석탄 단계적 

폐지법(Kohleausstiegsgesetz)과 석탄 지역에 대한 

구조적 지원법(Strukturstärkungsgesetz 

Kohleregionen)이다. 2021년 9월 연방 의회 선거 이후, 

연립 여당 파트너는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 기한 

2030년까지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Bundesregierung 

2023b). 

4.1.2. 동인 

독일의 석탄 단계적 폐지와 관련 전환 과정은 주로 

역사적인 정치적 발전과 경관적 압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세 가지 주요 동인은 다음에서 논의된다. 

첫째, 1958년 유럽 석탄 가격의 자율화와 및 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석탄과 석유 수입이 독일산보다 

저렴해졌다. 이로 인해 독일 내 무연탄 생산의 수익성이 

사라졌다. 가격의 격차는 처음에는 보조금으로 

상쇄되었지만, EU 법률을 준수해야 하므로 2018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종료해야만 했다 (Meyer et al. 2010). 

결과적으로 같은 해에 남아 있던 모든 무연탄 채굴 

시설이 폐쇄되었다. 

둘째, 1990년 독일 재통일과 관련된 전 동독의 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갑작스러운 시스템 변화는 

동독의 갈탄 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부문의 경제적 

수익성 감소와 전반적인 구조적 혼란으로 인해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전환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 4: 독일 석탄 위원회 구성 및 결과. 출처: Hauenstein et al. (forthcoming) based on Kommission Wachstum, 

Strukturwandel und Beschäftigung (2019). 승인 후 재구성 되었으며, 최초 출처는 다음과 같다.: (Honnen et a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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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와 국내 시민 사회의 압력이 독일 

에너지 부문의 전환을 촉진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1970년대부터 강력한 환경 운동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 국가 운동은 주로 원자력 단계적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석탄 채굴과 

연소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표명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기후 변화라는 주제가 더욱 두드러졌다. 하지만 해당 

우려는 석탄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경제적 영향에만 

집중되었다. 이후 2011년 후쿠시마 붕괴 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GHG 배출을 줄이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에너지 전환 '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독일 국민은 원자력과 화석 

연료 에너지의 단계적 동시 폐지에 불안을 느꼈다 (Renn 

and Marshall 2016). 독일 내에서 두 가지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2015년 파리 협정이 

체결되며 석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Leipprand and Flachsland 2018). 

4.1.3. 도전 과제 

독일의 석탄의 단계적 폐지와 구조적 변화는 광범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갈탄 지역에서 갈탄 산업과 관련 

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지역의 대부분의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다. 따라서 해당 산업의 

붕괴는 주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 

지역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 섹션에서는 주요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적 도전 

과거 동독에서 무연탄 채굴의 단계적 폐지와 에너지 

부문의 구조 조정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 변혁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루르 지역의 초기 정책은 

주로 대응적이었고, 석탄 산업의 쇠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해당 정책은 노동자와 기업의 저항을 

촉발했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Brauers et 

al. 2018). 당시 정책은 지역의 개별적인 과제와 

잠재력에 맞게 조정되지 않았으며, 구조적 지원 

프로그램이 이웃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Ragnitz et al. 2022). 게다가 구조적 정책 조치의 

혜택은 지역 내에서(예: 북부 대 남부 루르 지역) 및 

지역 간에(예: 서독 대 동독) 고르지 않게 분배되어 

격차가 지속되었다 (Brauers et al. 2018; Oei et al. 

2020a; Dahlbeck et al. 2022). 이처럼 타겟이 정해지지 

않은 정책의 효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찾아볼 수 

있다. 루르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루사티아에서도 신규 사업에 대한 매력이 

감소했으며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적용된 

전환 정책의 선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Brauers et 

al. 2018; Ragnitz et al. 2022). 

루르 지방 정부가 무연탄 채굴 단계적 폐지를 조기에 

소통하지 못한 것은 경제적 다각화를 방해하고 전환 

비용을 증가시켰다 (Dahlbeck et al. 2022). 이해 

관계자의 참여 부족과 그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강력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 채굴 회사의 "저항(ground lock)"은 더 빠른 조치를 

방해하고 새로운 회사의 정착을 방해했다 (Brauers et 

al. 2018; Oei et al. 2020a; Dahlbeck et al. 2022).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전환과 관련된 상당한 비용에서 

발생한다. 과거에 영향을 받은 지역과 석탄 산업은 

세금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어 상당한 보상금을 받았다 

(Hauenstein et al. forthcoming). 예를 들어, 

1950년에서 2018년 사이에 루르 지역의 회사에 대한 

무연탄 보조금만 2,890억~3,310억 유로에 달했다 (Meyer 

et al. 2010).현재까지 보조금, 보상금, 구제 기금을 

포함한 석탄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직접 비용의 대부분은 

여전히 국가 및 연방 정부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다. 석탄 

위원회는 (Brauers et al. 2018; BMWK 2023c)석탄 화력 

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Kohleausstiegsgesetz) 

에 따라 갈탄 단계적 폐지를 위한 지원 제도에 43억 

5,000만 유로, 무연탄 단계적 폐지를 위해 7억 3,000만 

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했다. 석탄 지역에 대한 구조적 

지원법(Strukturstärkungsgesetz Kohleregione)에 따라 

손실된 일자리를 보상하고, 갈탄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 투자에 추가로 400억 

유로가 예산화되었으며, 무연탄 부문에 추가로 19억 

유로가 예산화 되었다. (BMWK 2024). 

경제적 도전 

현재 진행 중인 석탄의 전환과 계획된 단계적 폐지는 

독일 석탄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쳤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다. 무연탄 

산업의 많은 근로자가 재교육 및 재고용 노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갈탄 산업 내에서 

노천 채굴, 즉 원자재 추출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다. 갈탄 부문에서 가장 큰 근로자 

그룹이기 때문에 갈탄 지역에서 제공되는 소수의 기존 

일자리와 상응하는 직업 기회는 해당 인구를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Oei et al. 2019). 즉 결과적으로 대체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 조치가 필요한 

복잡한 과제였으며 여전히 그러하다 (Oei et al.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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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무연탄 채굴 지역에서 

시행된 구조적 정책과 대체 고용 제도는 주로 광부들을 

위한 대체 고용을 찾는 데 집중되었다. 불행히도, 이러한 

노력은 전후방 산업의 근로자들을 간과하여 해당 변환의 

영향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Oei et al. 2020a). 더욱이 

석탄 전환의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덜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성별에 따른 구분은 정책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Walk et al. 2021; Braunger and Walk 2022). 

광산 및 석탄 산업과 관련 전방 사업에 대한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전환은 경제에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를 불러왔다.  

서독 지역은 지식 부문에서 보다 큰 경제적 다각화와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트렌드를 경험했다 (Brauers et 

al.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종 단일 대규모의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의존성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문은 

자를란트(Saarland)에서 석탄 및 철강 산업을 

대체했는데, 이는 공급업체가 석탄 및 철강 노동자와 

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은 2045년까지 (Lerch 2007; 

Oei et al. 2020a)독일의 넷제로(net zero)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몇 년 동안 변화해야 하며, 이는 

더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Niewel 2022).   

동독에서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촉발된 

광업 부문의 전환은 해당 지역과 경제에 큰 과제로 남아 

있다 (Brauers et al. 2018). 점진적인 쇠퇴에도 

불구하고 루사티아의 갈탄 산업은 2014년 이 지역의 총 

부가가치의 약 4%를 차지했고, 약 8,000명을 직접 고용 

인력이 존재했다 (DIW et al. 2018). 게다가 이 지역은 

비교적 열악한 인프라, 덜 유리한 경제 여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DIW et al. 

2018; Brauers et al. 2018). 

슈테판 가트너(Stefan Gärtner) 의 연구에 따르면 

(2019), 혁신은 인구 밀도가 높고 지식 경로가 좋은 

지역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현재 루사티아에서 희소하게 발견된다(4.1.3 

참조). 오늘날까지 많은 투자 지원은 지역 외부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많은 프로젝트가 제공되는 재정 및 

지식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원이 줄어들면 수많은 프로젝트가 자생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다 (Brauers et al. 2018). 

에너지 공급 및 인프라와 관련된 과제 

석탄의 단계적 폐지는 현재 독일의 에너지 및 전기 

공급에 상당한 과제를 안겨준다. 섹션 2.1에서 

강조했듯이, 갈탄과 무연탄은 2021년 총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7.5%, 총 전기 생산량의 29.4%를 차지했다. 

2045년 넷제로(net zero) 배출 목표를 달성하고 석탄 

단계적 폐지를 달성하려면 석탄 연료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 연구에 

(BCG and Prognos 2018; UBA 2017; Öko-Institut and 

Fraunhofer ISI 2015)따르면 독일에서 재생 에너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2030년까지 원자력 및 

화석 기반 발전 단계적 폐지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 (DIW et al. 2018). 

에너지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형과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재생 에너지원은 외부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의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가 

제공하는 보다 일관된 기본 부하에 비해 공급이 더 

불안정할 것이다. 따라서 전기 시스템과 수요는 더 

유연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 그리드의 전반적인 

확장과 함께 스마트 미터 및 저장 옵션과 같은 추가 

인프라가 필요하다 (DIW et al. 2018).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면 

가격순서 변경으로 전체 전력거래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를 들어 폐쇄된 갈탄 및 무연탄 

화력 발전소가 가스 발전소로 대체되면 한계 비용이 

상승하여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또한 외국 전기 거래, (국내) 재생 에너지 용량 확장, 

탄소 가격 및 (국제) 화석 연료 가격의 발전에 따라 

달라진다 (DIW et al. 2018; Arnold et al. 2020). Öko 

연구소는 위에서 언급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델링했다. 해당 모델링은 독일에서 

정책으로 인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가 약 0.4ct/kWh의 

가격 효과를 유발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 

공급 증가는 해당 변화를 상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전반적으로 저자들은 독일 석탄 단계적 폐지가 목표 보상 

조치와 포괄적인 전략을 수반하는 경우 독일 경제와 

소비자 단체에 미치는 전기 가격에 대한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Matthes et al. 2019). 

사회적, 문화적 도전 

동독에서는 동독 붕괴 후 갑작스러운 구조적 붕괴와 

광산업의 대부분 폐쇄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Gürtler et al. 2020).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대체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았음에도, 해당 

지역을 떠나 서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숙련 노동자가 부족해지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해당 

지역을 되살리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Schwartzkopff and 

Schulz 2015; DIW et al. 2018). 또한 시행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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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주로 일시적이고 저숙련 

사회 봉사직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속적인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Ragnitz et al. 2022). 오늘날까지도 

루사티아의 실업률은 국가 평균의 거의 두 배이다. 

이는 Oei et al. (2020b)의 연구에서 뒷받침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향후 몇 년 동안 갈탄 지역과 독일 전체에서 

갈탄 단계적 폐지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 

저자들은 전반적으로 갈탄 지역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의 대부분은 인구 

통계적 변화와 다른 지역으로의 근로자 이동에 기인할 수 

있으며, 둘 다 석탄 단계적 폐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러나 구조적 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향후 단계적 폐지의 

초기 단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타겟형(targeted) 노동 시장과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은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석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DIW et al. 2018). 의미 있는 수용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존 조치들이 전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서 사회적 수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나아가 현재 지원 조치는 지역 

사회의 참여를 예상하고 있으나, 루르 혁신 및 구조 정책 

연구소(RUFIS)의 연구자들은 이것이 포괄적이고 투명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제안된 큰 목표의 조치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참여는 종종 본질적으로 하향식으로 

이루어질 뿐이며 참여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이 

부족하다 (Goerke et al. 2023). 

해당 분석은 2038년까지 또는 기껏해야 2030년까지 

동독의 남은 갈탄 용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과제를 강조한다. 연방 정부는 

Strukturstärkungsgesetz (석탄 지역에 대한 투자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석탄 폐지 이전보다 해당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전체 지역의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변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BMWK 2023b). 

4.1.4. 기회 

위에서 설명한 수많은 도전 과제와 더불어, 영향 지역과 

독일 전체에 존재하는 여러 기회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석탄의 단계적 폐지 목표는 2045년까지 

독일의 넷제로(net zero)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석탄 

기반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함에 따라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2020년에 갈탄과 

무연탄은 독일의 발전 관련 CO2 배출량의 66%를 

차지했다. 게다가 무연탄의 단계적 폐지는 독일의 수입 

의존도를 줄인다. 오늘날 무연탄은 1차 에너지 소비의 

8%, 발전 전력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된 무연탄 

중 2020년에 93%가 수입되었다 (BMWK 2022b). 

둘째, 기존의 석탄 지역은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활용하여 재생 에너지 부문의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에너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이전에 갈탄 

부문에 종사했지만 노천 채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직무 종사자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Honnen et al. 2023). 해당 접근 방식은 

에너지 부문의 기존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지역 내 

인력을 유지하며, 미래 지향적 산업의 개발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 해당 전환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해당 지역의 

매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조적 변화 

정책이 성공한 지역에서는 경제가 더 다양화되고, 공공 

서비스 제공이 늘어나며, 지식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된다. 좋은 예로 루르 지역이 있는데, 

무연탄 단계적 폐지 이전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 이 지역에 다양한 대학과 연구 기관이 

있는 것은 연구, 개발, 혁신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지역 자체를 훨씬 넘어선다 

(Honnen et al. 2023). 새로 설립된 대학은 기업과 

시민에게 더 매력적으로 작용하며, 입지 요인을 늘리고,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고, 연구 

기반 혁신을 촉진하다. 시민에게는 이전 산업 부지가 

랜드마크로 재자연화되거나 변형되는 소프트 파워 입지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Brauers et al. 2018). 해당 

변화는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불리한 인구 통계적 추세를 

상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넷째, 전직 석탄 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은 독일에서 숙련 

노동자의 부족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는 종종 임금 수준이 낮아 

근로자에게 덜 매력적이다. 하지만, 갈탄 노동력의 약 

3분의 2는 현재 45세 이상이다. 독일 경제 

연구소(DIW)의 추산에 따르면, 대부분은 최종 단계적 

폐지 후에도 이전 광산 부지의 (DIW et al. 2018) 재개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갈탄 부문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   

4.2. 한국 

4.2.1.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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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장에서 설명한 대로 한국은 석탄화력 발전 덕에 

경제가 발전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산업화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오늘날까지 기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은 

전반적인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녹색 기술로의 

전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Thurbon et al. 2021). 

7 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19)을 둘러싼 논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이라는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석탄 트렌드는 여전했고, 미세먼지에 

대한 공중보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확대가 계속되었다 (Jeong et al. 2021).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철거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Jeong et 

al. 2021). 해당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최소 30년 이상 

운영되어 온 10개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되었다. 

3,300MW의 석탄발전이 중단되었고 2기가 가스 발전소로 

전환되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했다 (IEA and KEEI 2023). 2022년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57기가 가동 중이고 4기가 건설 

중이다. 충남이 29기로 가장 많고 그 뒤를 경남 (14), 

강원(6), 인천(6), 전남 (2) 순으로 잇는다.(IEA and 

KEEI 2023). 

지금까지 가동이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용량은 500MW 

수준인 반면, 가동 중인 신규 발전소의 용량은 1000MW로 

상당히 높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전체 용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실제로 2018년 석탄화력발전 증가로 

인해 전기 및 난방 부문의 CO2 배출량은 1990년 수준의 

480%에 도달하여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을 

이루었다 (Jones et al. 2024). 현재 계획은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2050년까지 모든 기존 석탄 

발전소를 철거하거나, LNG로 개조하려는 것으로, 현재 약 

36.6GW의 용량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 중인 

발전소 건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용량은 2030년까지 

40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10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2036년까지 노후 발전소의 지속적인 폐쇄로 인해 

용량이 다시 27.1GW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ee 

2024a).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KEEI)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들을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LNG, 수소 및 

암모니아 연료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쇄된 8개 발전소의 경험에 

따르면 근로자의 95%가 재배치되었다. 나머지 5%는 

은퇴하거나 해고되었다. 전력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근속율은 100%였다. 해당 근로자들은 발전기, 

터빈 및 보일러와 같은 발전소의 주요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민간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85%-95%의 비율로 유지되었다. 이에는 유지관리, 보안, 

청소 및 기타 직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었다. 

또한 정부는 지역 경제와 전기 공급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지정된 

석탄화력발전소는 백업 전원 공급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고 나머지 부지는 산업단지나 관광/문화 유적지로 

재개발될 수 있다 (IEA and KEEI 2023). 

한국의 석탄 채굴 부문의 규모는 상당히 작다. 한국석탄 

또는 KOCOAL이라고도 알려진 한국석탄공사는 한국의 석탄 

채굴 산업을 감독하는 공기업이다. KOCOAL은 국내 무연탄 

광산 3곳을 운영하여, 2022년 기준 약 0.8백만 톤을 

생산했다 (Statista 2023a). 채굴량의 정점은 1988년으로 

5.2백만톤 이었다 (Global Energy Monitor 2021). 

4.2.2. 동인 

한국에서 구조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다. 이러한 주도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을 "세계적 중심 

국가"로 만드는 목표를 추구하다. 여기에는 자유, 인권 

및 법치주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봉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Snyder 2023).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었던 한국은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기후 보호 정책을 채택할 

책임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기후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국가로써, 한국의 기후 정책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압력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여러 대규모 석탄 지역에서 석탄 연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재생 에너지 솔루션의 배치를 

늘리라는 요구이다. 충남, 강원, 전남 및 인천광역시의 

4개 지역은 한국의 총 석탄 용량 36.4GW 중 28GW를 

담당하고 있다. 4개 지역(및 3개 지역)은 2023년 3월 

현재 48개 국가 정부, 49개 지방 정부 및 71개 글로벌 

https://en.wikipedia.org/wiki/South_Korea
https://en.wikipedia.org/wiki/South_Korea
https://en.wikipedia.org/wiki/Anthracite
https://en.wikipedia.org/wiki/Anthra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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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연합인 탈석탄동맹(Power Past Coal Alliance)의 

회원이다 (Power Past Coal Alliance 2023). 

한국 내 놀라운 수준의 대기 오염은 점점 더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81%가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Gallup 

Korea 2019). OECD는 2019년에 한국에서 10만 명의 

시민당 42.7명이 주변 대기 오염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다(OECD 평균은 28.9명) (OECD 2023). 한국, 특히 

서울의 높은 수준의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은 교통, 화석 

연료 연소, 그리고 중국에서 황해를 가로질러 바람에 

의해 운반되는 2차 오염과 몽골과 중국 사막의 미세먼지 

때문이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Kim 2019). 

중국에서 흘러드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한국은 디젤 엔진 자동차와 특히 석탄 

발전소로 인해 자국 국경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오염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환경운동연합(KFEM)과 같은 환경 NGO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량을 20% 이하로 줄일 것을 촉구했다 

(Bicker 2019).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한국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Roh and Kim 2021). 그러나 

오늘날까지 국민연금은 발전 부문이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한 정책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KEPCO 채권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 (Solutions for our Climate 2023). 

4.2.3. 도전 과제 

성공적인 구조적 변화를 위한 잠재적 과제를 이해하는 

것은 동인을 설명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 다음 

장에서는 구조적 변화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치적 도전 

한국의 정치 체계 자체가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변화에 

대한 도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최대 5년의 단일 임기와 

재임이 없는 대통령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적 

지형을 만든다. 5년은 효과적인 기후 변화 완화에 필요한 

경제 전략은 말할 것도 없고 중기 정책을 제정하기에도 

겨우 충분한 시간임이 입증되었다 (Joo et al. 2023). 

석탄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조적 변화를 방해하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은 중앙집권적인 의사 

결정이다. 한국의 지방 정부는 역내의 발전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으며, 대신 중앙 정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Nhede 2021). 일부 지방 정부는 장기적인 

석탄 연소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석탄 

발전을 조기에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2.2 동인 

참조). 

사회경제적 도전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리는 것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심오한 구조적 변화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성공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농업용 PV를 포함하여 대규모 해상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를 구현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한국 농업과 재생에너지 업계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한국에서 농지의 절반 이상이 임대되고 있기 때문에 

농토의 주인은 토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생계를 잃을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섭 선임연구원은 농경지에 

상당한 규모의 PV 용량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게다가 농민들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 한국의 농경지가 감소하여 1980년대 70%에 비해 

2020년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약 45.8%로 떨어진 데서 

찾을 수 있다 (Kang 2022). 그러나 노동력 고령화와 

관련된 농업 인구 감소, 심지어 기후 변화 요인과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용 가능한 농경지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Kim 2023a). 

비슷한 문제가 한국 재생 에너지 확장 목표의 초석 중 

하나인 해상 풍력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다 (MOTIE 

2020). 영향 지역에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수용성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다소 낮은 편이다. 어업 부문은 영토 내 풍력 터빈 

건설로 인한 생계 감소에 대해 우려하는 반면, 해양 

생물학자는 건설 소음, 진동 및 터빈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해양 생물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Oh et al. 2021). 관광 부문의 경우에는 

해상 풍력 발전소가 바다 전망을 가려 미적 가치를 

떨어뜨려 산업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Kim et al. 2019). 영향 지역에서 지속적인 

필요한 협의 과정이 효과적인 해상 풍력 확장 프로세스의 

진행을 늦추고 있다. 

2016년 한국에서 시행된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육상 및 

해상) 개발 프로젝트의 약 40%가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자 그룹의 반대에 따라 중단되었다 (Lee et al. 

2023). 이 두 가지 사례는 적절한 시민 참여 없이 하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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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이해 관계자의 항의로 이어지는 

방식을 보여주며, 이는 구조적 변화를 어렵게 만든다.  

또 다른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은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전기 가격 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이다.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전기 가격을 

유지해 왔다. 2019년 가정용 전기 가격은 kw/h당 

105.0원이었다. 그 후, 한국전력(KEPCO)은 전기 가격을 

2023년까지 여러 번 인상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로 인해 

현재 가정용의 경우 149.8원(0.10유로)으로 인상되었다. 

(Woon 2024). 그리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Lee and Doyle 2022). 대중이 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중요한 이유는 재생 에너지 확대가 

전기 가격을 급등시킬 것이라는 지속적인 오해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정책)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다. 최형준에 

따르면 (2020) 한국 국민의 92.4%는 기후 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Roh and Kim 2021) 66.6%의 

국민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급성에 따라 순위를 

매기면 기후 변화는 대기 오염, 폐기물 관리 및 방사성 

폐기물에 이어 4위를 차지한다.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진보주의자와 문 전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기후 변화를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그룹은 또한 

기후 변화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더 큰 관용을 나타냈지만, 이러한 이해도는 

보수주의자와 문 전 대통령 비지지자 중에서는 상당히 

낮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입장이 더 

명확해지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제의 관계, 즉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삼아야하는 압박이 더 커질 것이다 (Hyeonjung et al. 

2023).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한국 정부의 탈석탄 

계획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한국 국민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가 2050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현재의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는 가능한 가장 빠른 단계적 폐지를 지지하며, 25%는 

단계적 폐지를 늦추고 전기 믹스에서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응답자의 68.6%가 전기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단계적 폐지를 지지하는 반면, 가격 상승과 상관없이 

단계적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은 9.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석탄 단계적 폐지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40%는 에너지 안보를, 21%는 전기 

가격 상승을 주된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IEA and KEEI 

2023). 

4.2.4. 기회 

본 섹션은 한국 정부, 특히 경제가 구조적 변화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검토를 주로 

다룬다. 

고용 기회 

NGO인 기후애널리틱스(Climate Anlalytics)와 기후 

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은 석탄 화력 발전을 

태양광, 풍력 및 저장으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석탄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시나리오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평균 

일자리 잠재력을 거의 2.8배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새로 설치된 재생 에너지 및 저장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서 창출되는 전반적인 일자리 잠재력이 

2029년까지 한국 전역의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자리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저자의 중요한 결론은 녹색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이 한국에서 2030년 이전에 석탄 단계적 

폐지를 위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Climate Analytics 2021). 

보건 상의 이점 

위의 섹션 4.2.2 동인에서 논의했듯이 한국 내 석탄 

발전소로 인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보건 문제는 한국 시민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기 질 생명 지수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감소하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1.51년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수도 서울의 시민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수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주민들에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  

(Energy Policy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2023).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하면 

2060년까지 한국 시민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OECD 2023). 

경제적 이익 

한국 국민들이 석탄을 재생 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전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로 

전환 시, 장기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22 

된다. IRENA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에 추가된 재생 

에너지의 거의 3분의 2가 G20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석탄 발전소보다 비용이 낮았다 (IRENA 2022). 재생 

에너지의 균등화 비용(LCOE)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IRENA 2021) TransitionZero 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를 

사용 및 전기 저장 균등화 비용은 이미 한국에서 가스 

발전 비용보다 훨씬 낮다 (TransitionZero 2023). 

게다가 Carbon Tracker에 따르면, 현재의 환경 정책과 

전력 시장 규제 하에서도, 모든 한국 석탄 발전소는 예상 

수명이 끝나기 전에 수익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전력 

시스템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되어 석탄 발전소 용량 계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과 건설 중인 시설 모두 

운영에 수익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Carbon Tracker 

Initiative 2023). 

상기 모든 결과는 딜로이트(Deloitte)가 2021년에 수행한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딜로이트의 모델링은 한국이 

기후 변화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중반에 

급속화될 것이며, 자본과 기술에 대한 수익이 구조 조정 

비용을 능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딜로이트 모델링 

프레임워크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지역별 기후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연구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Deloitte 2021). 

발전, 송전, 배전을 담당하는 국유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KEPCO)는 값비싼 석탄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2022년에 32.6조 원(25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약 30%가 석탄 발전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하였다. 한국전력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부채 자금 조달에 크게 의존해 왔다. 석탄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이러한 공공 부담을 완화하고, KEPCO의 

손실로 인한 전기 가격 상승의 경향성을 억제할 것이다 

(Solutions for our Climate 2022). 

에너지 독립성 증대 

위에서 설명한 주목할 만한 경제적 이점 외에도, 한국이 

석탄과 가스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에너지 경제를 

구조적으로 전환하게 되면, 화석 연료 공급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세계적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독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전력망과 

충분한 저장 장치와 결합된 재생 에너지의 합리적인 

조합을 확립하게 된다면, 한국은 제 3국으로부터 더 많은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좌초 자산 회피 효과 

한국은 비경제적인 생산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에 대한 

높은 수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규제 구조로 인해 다른 

산업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좌초 자산 보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책 조치에는 연료 비용에만 

기반한 성능 평가, 대규모 시장 지원금, 탄소 노출 및 

전송 제한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해당 시스템에서 

발전사는 2°C 이하 시나리오에 맞춰진 시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높은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이러한 

"인위적인" 현금 흐름은 좌초 자산이 될 위험이 높다 

(Carbon Tracker Initiativ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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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단계적 석탄 폐지에서 얻은 교훈 

본 장의 첫 번째 섹션의 상당 부분은 Honnen et al.의 

연구 "캐나다와 독일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독일의 

60년간의 석탄 단계적 폐지에서 얻은 교훈"에 기초하고 

있다 (2023). 

독일 에너지 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의 경험은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제 3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도전과제의 경우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사용하여 

미래지향적 정책(예: 새로운 산업 유치)과 대응적 

개입(예: 근로자 재교육 및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결합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함을 보여준다. 수평적 및 수직적 정책 통합이 모두 

중요하다. 구조적 변화는 다양한 정책 영역(예: 노동 

시장 정책 및 지역 개발 정책)과 정부 수준(지역에서 

중앙 정부까지)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정책 개입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문화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노동 시장 및 사회 

정책은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기 석탄 지역의 

새로운 경제 조직을 형성할 때, “다각화”가 경제적 

회복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곳에 

적용되는 하나의 해결책은 없으므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다각화는 일반적으로 

구조적 붕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Dahlbeck et al. 

2022; Ragnitz et al. 2022). 서로 다른 기술이나 

연료(예: 갈탄과 무연탄)는 단일 국가 내에서 다른 

단계적 폐지 경로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Brauers et 

al. 2018).  

독일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여 교훈을 되새길 때 

특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동독에서 나타난 상황, 즉 1989년과 그 이후의 전체 경제 

및 정치 체제의 붕괴는 전례가 없었다. 게다가 60년 이상 

시행된 무연탄에 대한 광범위한 보조금과 관련된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폐지는 다른 국가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 오늘날 재생 에너지 기술은 가장 저렴한 

에너지 생산 수단이다. 최근 경제 발전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로의 구조적 전환은 객관적으로 저렴하며, 지난 

수십 년에 비해 넘어야할 장애물이 적다 (Brauers et al. 

2018). 

강력한 석탄 채굴 산업이 역사적으로 번영과 부와 

연결되어 있었던 독일과 달리, 한국은 항상 국내 석탄 

생산의 규모가 매우 적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석탄에서 벗어나는 길은 덜 복잡하다. 석탄이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구조적 

변화는 주로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내포한다. 

한국의 지속적인 석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권장 사항 

석탄의 단계적 폐지는 한국이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약속된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려면 현재 목표기한인 2050년보다 훨씬 

일찍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Kim and Lee 

2023). Carbon Tracker Initiative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도입을 현재 정부 계획보다 앞당기면 2028년까지 

40%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보다 

앞당길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환경 정책과 전력 시장 

규정에 따르더라도 모든 석탄 발전소가 예상 수명이 

끝나기 전에 수익성이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Carbon Tracker Initiative 2023). IEA와 

KEEI의 연구는 석탄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권고하며 이를 

지지한다. 석탄 발전소의 기술적 수명은 일반적으로 40 ~ 

50년이지만 경제적 수명은 20 ~ 30년에 불과하며, 이는 

투자된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이다. 따라서 조기 폐쇄와 

잠재적으로 발전소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IEA와 KEEI는 전력회사가 석탄 

발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IEA and KEEI 2023). 

한국에 대한 한 가지 중심적인 권고사항은 구조적 변화를 

위한 정책 설계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대중의 지지에 

투자하는 것이다. 대중의 수용과 지지는 해당 정책의 

5 교훈 및 권장 사항 

본 장에서는 독일의 장기적인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얻은 결론과 교훈을 제공하고, 한국의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이에 관한 향후 한국-독일 협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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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와의 교류와 

포용은 모든 수준의 정책 수립과 실행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공유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근로자와 지역사회는 구조적 변화의 적극적인 참여자, 

혁신가, 의사 결정자 및 수혜자로 초대되어야 한다 (IEA 

and KEEI 2023). 특히 기후 변화의 영향과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Poortinga et al. 

2019). 

석탄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전환 정책을 설계할 때 다른 화석 연료에 대한 잠금 

효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석탄은 천연 가스로 

대체된다. 이는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구조적 변화를 방해한다. 또한 에너지 

부문을 전환에 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재생 

에너지원과 계통망에 대한 시기적절한 투자는 인구를 

위한 에너지 안보, 계통 안정성 및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보장할 것이다 (Brauers et al. 2018).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장기적 재교육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수년에 걸쳐 생활비와 근로자 교육을 보조하면서 직원을 

새로운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포함된다 (Jeong et al. 

2021).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이 전환의 재정적 비용을 일찍부터 

적절히 분배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독에서 주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지금까지 독일 연방 정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Deutscher 

Bundestag 2020). 이와는 다르게 재정적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좋다. 미래의 대책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환경 피해와 관련하여 

마지막 광산이나 발전소가 폐쇄되기 전에 실행되어야 

한다 (Brauers et al. 2018). 

독일과 한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제언 

독일과 한국은 21세기 중반(각각 2045년과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양국의 

경제 모두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탄 연소에 

의존하고 있기에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유익하다. 한국-

독일 에너지 파트너십은 국가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과거 정책 경험을 

돌아보는 상호 교류와 학습은 국가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일의 10년에 걸친 석탄의 단계적 폐지 경험은 에너지 

부문의 공정한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해당 교훈은 한국의 석탄 단계적 폐지뿐만 

아니라 양국의 LNG와 같은 다른 화석 연료의 미래 단계적 

폐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이 서로의 

경험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 조치를 

권장하는 바이다. 

• 독일의 이전 석탄 지역 중 한 곳으로 전문가 

출장을 실시하여 비교와 교훈을 도출한다. 

여기에는 특히 구조적 변화와 오래된 석탄 

발전소 부지의 새로운 활용에 대한 통찰력이 

포함될 수 있다. 

 

•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영향 지역의 정의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에 대한 양자 간 

교류를 촉진한다. 전문가 교류의 초점은 두 

나라의 기존 정책 조치를 비교하는 데 맞춰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계통망에서 제거된 MW당 

필요한 보조금 금액이나 GDP 하락을 피하기 위해 

이전 석탄 지역에 대체 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이 있다. 

 

• 전환 정책 수용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한다. 본 행사는 석탄으로부터의 전환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높이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부처와 시민 사회와 함께 개최될 수 

있다. 한국의 영향  지역 중 한 곳에서 대면 

행사로 조직되어 양국의 현지 주체들이 현장에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보다 심층적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협력을 위한 또 다른 부문은 사회적 지지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춘 재생 에너지원의 발전이다. 화석 연료는 

재생 에너지 솔루션으로 대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수용은 기후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구조 조정 조치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다음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 전력망 확장, 감축을 최소화하는 방법, 스마트 

그리드 구현 등을 포함하여 재생 에너지를 

전력망에 통합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협력과 

정책 교류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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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사회에서 재생 에너지 수용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다. 이는 시민 사회 단체, NGO, 지방 및 

지자체, 산업계 대표자와 함께 특정 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워크숍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정기적인 웨비나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활동을 

보완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재생 

에너지 확장의 필요 규모가 줄어들고 모든 국가에서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에 초점을 맞춘 협력적 노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기후 변화가 세계인의 생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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